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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자활 지원 현황 및 제언

서경남1)

■ 한국 최초의 쉼터, 여성의전화 쉼터

1) 1983년 여성의전화는 창립 이후 아내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전화상담을 시작으로 1984년 면접상담 실시, 1987년 쉼터를 만들어 아내폭력 피해자

들을 지원했다. 여성의전화 ‘쉼터’는 처음에는 사무실 근처의 단칸 셋방을 얻어 만들었

는데, 그 조건의 열악함과는 상관없이 여성폭력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자 여성의식화의 

산실로 자리매김 되었다. 

2)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일시 피난처로서 쉼터는 외국의 ‘shelter house’를 여성의전화가 

‘쉼터’라는 고유명사로 만든 것이다. 지금은 전국의 모든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긴급 피난처를 손쉽게 ‘쉼터’라고 부르지만 이는 여성의전화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긴

급피난처의 고유명사이다. 가정폭력 관련법이 만들어져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10년간, 여성의전화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없이 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해 왔다. 

3) 쉼터활동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은 우선 쉼터의 존재만으로도 한국 사회에 아내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암시와 아내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둘째로는 쉼터를 통한 폭력당한 여성들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피해 정도가 노출됨으로써 아내폭력문제가 부부싸움이 아니라 폭력범죄

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이러한 쉼터의 기능은 이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이나 꼭 필요한 이유와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로는 국가로 하여금 ‘매 맞는 여성

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다.  

1)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오래뜰 시설장,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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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추진 내용

1997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12월)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12월)

1998 - 가정폭력상담소 설치(7월)

1999
- 가정폭력상담소ㆍ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 지원(1월)

- 가정폭력피해자 일반치료비 지원(1월)

2001 - 여성부 신설로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이관(1월)

2002
- 가정폭력ㆍ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3월)

- 대한 법률구조공단과 가정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협약(12월)

2003 - 가정폭력행위자 교정ㆍ 치료 프로그램 개발ㆍ보금(12월)

2004

- 가정폭력행위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운영(89개 상담소)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1월, 4월, 5월)

 ∙상담소, 보호시설의 설치 신고ㆍ인가권→ 시군구 자치단체장에게 부여

 ∙가정폭력피해자 피료지 비원 구상권 행사요건 완화 등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무료법률 지원사업 협약(12월)

2005
- 여성폭력피해자 진료지원 협약식 체결(1월)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동반아동에 대하여 무료진료 지원

2006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4월, 10월)

 ∙정기(3년)실태조사 및 초ㆍ중ㆍ고 예방교육 실시

 ∙피해아동 거주지외 취학지원

 ∙상담소 설치ㆍ운영기준 강화 등

 ∙교육훈련시설 신고제 도입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구상권 임의규정으로 변경

2007

- 「가정폭력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연구용역 실시(‘06.8~’07.8)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의 폭력 재발률과 배우자 만족도 

등 효과성 검증

2008
- ‘08년 주거지원사업 시범실시

 ∙서울, 부산 2개 지역에 임대주택 21호 공급

1. 가정폭력방지정책 현황

1) 가정폭력방지정책 추진 연혁2)

2) 여성가족부, 「 2016 여성ㆍ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12~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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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추진 내용

2009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09.11.9 시행)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국가나 자자체에서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보호시설 입소ㆍ퇴소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

 ∙여성긴급전화1366 법적근거 마련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11.1월 시행)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 및 동반아동에 대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 지원 

근거 마련

- 폭력피해여성 지원서비스 개편 추진

2010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1월, 5월, 11월)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 및 동반아동에 대한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의료비 

등 지원근거 마련

 ∙피해자 긴급구조 시 경찰관 동행

 ∙가정폭력관련 시설평가 및 평가결과 지원 등에 반영

 ∙가정폭력예방, 계도 등한 홍보영상물 제작ㆍ배포ㆍ송출 근거 마련

 ∙각급 학교에서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통합 실시

 ∙장애인 가정폭력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 개선

- 2010 가정폭력실태조사

 ∙전국 16개 시도 3800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조사 등

- 2010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상담소, 보호시설, 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등 363개소 평가실시

2011

-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마련(5월, 법무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협의)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 조치권 도입 및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 주거지원시설 3개지역 추가 확대(대구, 경기(안산), 제주)

- 가족보호시설 설치 지원

 ∙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설치운영기관 선정

(8개소)

- 보호시설 운영비를 절감하여 입소자중 비수급자에게 생계비 지원

- 가정폭력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운영(118개소 상담소)

- 가정폭력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운영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 가정폭력 상담프로그램 운영인력 역량강화 교육 : 390명(양평원 위탁)

- 가정폭력을 막는 힘(홍보동영상 제작, 배포)

- 가정폭력사건 수사관계자를 위한 인권의식교육 시범실시(52회, 22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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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추진 내용

201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

 ∙경찰관의 현장출입 및 조사권 도입

-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용역(3~9월)

- 가정폭력 예방 피해자지원안내서 제작(50,000부)

- 가정폭력사건 수사관계자를 위한 인권이식교육 확대(36,239명)

- 10세이상 남아 동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추가 확충(5개)

- 폭력피해여성이 보호시설 퇴소 후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건지원시설(그룹홈)공급

확대(36호)

- 보호시설 입소 아동 교육비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ㆍ회복 프로그램의 수혜자 확대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치료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실시(2012.5~12, 11개 지역별 1개소 운영)

- 여성폭력피해 상담소 관리 및 서비스 수준향상 방안연구(9~12월)

- 여성폭력피해 대상과 유형별 치료ㆍ회복 프로그램 개발연구(2012. 7~2013.1월)

- 가정폭력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운영(122개 상담소)

2013

- 8개 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마련(6월)

- 2013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실시

- 10세 이상 남아 동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추가 확충(3개소)

- 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40호)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연5만원 이내)

- 아동교육비, 교복비 지원대상 확대

 ∙아동교육지원비(부교재비:초등ㆍ중학생, 학용품비:초등ㆍ중ㆍ고등학생)

 ∙교복비(중ㆍ고등학교 신입생, 전학생)

- 보호시설에 입소한 비수급자에 대한 비일상적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추가

2014

-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 시행(‘14.1.31)

 ∙경찰관 현장출동 의무화, 가정폭력 의무대상기관 확대(학교→국가, 자자체, 공공단체), 

경찰관 현장출입ㆍ조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 시행(‘14.7.22)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점검 및 부진기관에 대한 재재조치 마련

- 10세 이상 남아 동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추가 확충(2개소)

- 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38호)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 신규지원(‘14. 1월~)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취ㆍ창업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비 신규지원(‘14.1월~)

2015

- 10세 이상 남아 동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추가 확충(2개소)

- 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43호)

-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스트레스 치유프로그램 신규운영 지원

-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 시행(‘15.12.23)

 ∙가정폭력 추방주간(매년 11.25~12.1)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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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추진 내용

2016

- 폭력피해여성의 주거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30호)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16.9.3)

 ∙가정폭력 관련 시설 휴 · 폐지 시 시설이용자의 권익보호조치 시행 

 ∙가정폭력 관련 시설 폐지 시 관할 세무서와 시·군·구 중 한 곳에 폐지 신고서 제출 

가능  

2) 가정폭력방지정책 추진 연혁에서 나타난 주요 정책 변화

①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는 피해자의 

일시보호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통해 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었다(국가

법령센터, 2015)

② 가정폭력방지법은 1997년 제정이후 2015년(5월)까지 18차례의 개정을 통해 피해자 

지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변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2006년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방지법의 목적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되었다. 또한 보호시설의 업무에 

가정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심리적 치료, 신체적 치료, 법률적 지원, 자립 자활

교육의 실시 및 취업정보 제공 등으로 변화하였다.(국가법령지원센터, 2015)

④ 이처럼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내에서의 자활이라는 용어의 등장은 2006년부터 시작

되었고 이는 가족의 유지에서 가정폭력피해자 인권보호로의 정책과 자활지원정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자활 개념이 처음 도입된 2006년에는 가정폭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서적･사회적인 측면의 

회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⑤ 가정폭력피해자 자활지원정책의 변동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보인 것은 여성단체와 정부

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의전화는 설립 초기부터 가정폭력근절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가정폭력방지법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자활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정요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6년 정책의 창이 열린 시기로 

볼 수 있다. 

⑥ 2006년도의 개정이후 가정폭력피해자 자활지원정책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지만, 자활

지원의 범위는 점차 확대 되었다. 가정폭력피해자자활지원정책은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과 함께 진행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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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2009년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자활에 대한 지원의 법적인 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⑧ 2011년 가정폭력피해자 동반 가족, 경제적 자립의 개념이 확대 도입되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현재 시설에서 받고 있는 심리적, 정서적, 법률적 서비스 외에도 경제적 지원, 

자립을 위한 서비스까지 확대되었다. 

3) 자활지원정책 변동 배경 및 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 

① 가정폭력 피해 경험 여성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자활정책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13)

②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피해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활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③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한 가정폭력과 가정폭력강력범죄의 발생

이 있다. 경찰단계에서 나타난 가정폭력사건은 년도에 따라 격차를 보였지만, 가정폭력

피해 관련 상담의 수치와 보호시설에서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인원 수가 일정 수준을 

유지되는 것은 가정폭력이 아직도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보여준다. 가정폭력 방지법이 

가정폭력피해자의 회복과 가정폭력가해자의 치료를 통해 가정의 유지를 목적으로 진행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소극적으로 만든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2004년과 2005년 

가정폭력과련 강력범죄들은 가정폭력방지법의 변동을 요구하게 되었다. 

④ 2006년 개정 이후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식이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발생,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의 중요성을 보여줬으며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었다.  

⑤ 가정폭력피해자 자활지원정책은 가정폭력실태조사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는 

가정폭력방지정책이 가정폭력실태조사를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2006년의 

가정폭력방지법 개정 이후 3년마다 실시된 가정폭력실태조사는 이후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고, 정책

결정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폭력실태조사는 가정폭력피해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⑥ 가정폭력 피해자의 사회복귀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폭력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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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장기간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난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손상의 

회복, 스스로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자신감과 경제적 능력 회복, 사회구성원으로 생활

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 

자활(넓은 의미)

과정
자활지원

경제적자활
정서적 자활 사회적 자활

내용

치료와 상담
신체적ㆍ정신적ㆍ심리적 능력 

회복
사회적 인정

취업훈련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 
일상 생활 조직

취업 연계
주거지원

주체
상담소와 쉼터

의료ㆍ법률서비스 기관
자활지원센터

자활센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고용센터

정재훈 외(2013:9)

⑦ 가정폭력자활지원정책의 변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책결정자들이 갖고 있는 가정

폭력에 대한 관점이다.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은 여성단체의 활동을 통해 나타났다. 

가정폭력피해여성의 보호와 치료를 통한 가정 복귀를 목적으로 한 가정폭력방지법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고 가정폭력 관련 강력범죄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후 가정폭력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정폭력피해자의 실태가 공개되었다. 

가정폭력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중대되었다. 

⑧ 가정폭력피해자 자활 지원 정책은 가정폭력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내용과 성격이 변화함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자활지원정책의 변동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인식 변화 그리고 국가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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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폭력방지법 내 자활지원정책변동 흐름<Kingdon 분석요소 결과>3)

분석요소 분석내용

문제의 

흐름

지표

- 지속적인 가정폭력사건 발생

- 가정폭력관련 상담의 지속적인 발생

- 가정폭력쉼터 입소자의 수치 일정

사건/위기

- 가정폭력피해자의 가해자 살인사건

- 가정폭력피해자 사망사건

- 인권관련 방송 방영

환류 - 여성운동단체의 정부 여성정책 평가

정치의 

흐름

국가적 분위기 - 인권 및 여성폭력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가

이익집단의 활동(압력)

-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요구

- 가정폭력피해자 구명운동

- 집권대통령 변동에 따른 여성정책 평가

집권세력의 변동
- 16대, 17대, 18대 대통령 집권

- 17대, 18대, 19대 국회 집권

정책대안의 

흐름

가치의 

일치성/실현가능성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정부, 국회의원, 

여성단체의 합의

- 여성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가지 일치

정책대안 - 국회의원들의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정책의 창

- 2006년 홍미영 등 78인의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의 촉발

- 이후 큰 변화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개정흐름으로 

자활지원정책이 경제적 자활지원으로 확대

3)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정책의 현실적인 변동과정과 그 역동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정책 
변동과정을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으로 구분하여 확인 할 수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정책변동 
과정을 총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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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폭력방지정책의 한계 및 문제점 

1)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상담현황

*단위 : 개소/건

연도
가정폭력상담소 

수(개소)

상담실적(건)

계 가정폭력 기타

2002 159 177,413 97,728 79,685
2003 136 195,286 99,376 95,910
2004 182 193,439 90,497 102,942
2005 297 226,601 111,191 115,410
2006 372 283,705 138,949 144,758
2007 316 295,825 135,386 160,439
2008 303 307,851 130,921 176,930
2009 275 307,009 132,227 174,782
2010 251 296,686 135,069 161,617
2011 244 288,751 126,240 162,511
2012 228 272,580 118,178 154,402
2013 196 260,452 125,694 134,758

(여성가족부 연차보고서 2005-2013)

2)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상담현황

연도
상담실적(건)

계 가정폭력

2004 154,669 41,208

2005 154,912 47,266

2006 164,181 50,838

2007 160,899 48,678

2008 158,635 47,760

2009 190,859 65,074

2010 183,240 60,489

2011 191,050 71,070

2012 223,109 94,985

2013 253,616 122,2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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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폭력 사건 발생 현황(경찰단계) - 경찰청 통계자료(2014)

연도 발생건수

2002 15,151

2003 16,408

2004 13,770

2005 11,595

2006 11,471

2007 11,744

2008 11,461

2009 11,025

2010 7,359

2011 6,484

2012 8,762

2013 16,785

4)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개소수 입소정원
연중 입소인원 연말 현원

소계 입소자 동반 아동 소계 입소자 동반아동

2012 66 1,075 4,100 2,518 1,585 842 513 329 

2013 70 1,133 4,440 2,748 1,692 909 557 352

2014 69 1,069 4,140 2,551 1,589 927 560 367

5) 가정폭력지원 정책의 한계

① 2012년 가정폭력 상담건수는 경찰에 신고 된 건수의 약 13배, 2013년은 7.5배에 달하고 

있어 통계 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 상담만 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즉 암수범죄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② 2013년 가정폭력상담건수 125,694 → 가정폭력 신고 건수 16,785 → 보호시설 성인 

입소인원 2,748으로 중간의 공백이 크지만 가정폭력 지원 정책들이 가정폭력 전체 

피해자에 전면적인 이해 및 장기적인 전망 없이 보호시설 입소자 위주로 보호시설 입소 

중에만 지원받을 수 있는 단기적, 일시적인 정책들이 추가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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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쉼터의 기능 및 역할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①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

게는 제1호 외의 업무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시행일 2013.11.29]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② 장애인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 개인상담 : 입소 직후부터 개별상담 진행, 주1회 간격으로 5회~15회 정도 진행, 

소송이나 주변인과의 갈등 문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할 때 추가로 개인상담 진행 

- 집단상담 

프로그램
상반기 할당시간

(단위:일주일)시기 회차
인문학을 통한 심리치유 년1~2회 5~8회기 3시간

평화로운 의사소통 년1~2회 7회기 3시간
의식향상 년1~2회 5회기 3시간

요가니드라를 통한 심리치유 년1~2회 7~10회기 2시간
현실요법 년1~2회 5~8회기 3시간

성인미술치유 년1~2회 7회기 2시간
성역할분석 년1~2회 5회기 3시간
성의식향상 년1~2회 5회기 3시간

가족치유(의사소통) 년1~2회 5회기 2시간
성교육(아동) 년1~2회 3~7회기 2시간

미술치유(아동) 년1~2회 7회기 1시간
표현예술치유 년1~2회 8~10회기 3시간
글쓰기 치유 년1~2회 7~10회기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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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찾아 떠나는 ‘자아여행’ (심신회복캠프) : 9월, 2박 3일 

- 자조모임(베틀여성모임) : 격월 총 6회, 일요일

- 연중, 2회 이상

3)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경제적 자립

- 2014년

훈련직종 인원 직업훈련건수(건)

CAD 자격증 1 1
목욕관리사 1 1
보육교사 2 2
바리스타 1 1
운전면허 1 1
사회복지사 2 2
일본어회화 1 1
요양보호사 2 2
중졸검정고시 1 1
옷수선 1 1
미용사자격과정 1 1

계 14 14

- 2015년

훈련직종 인원 직업훈련건수(건)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2 2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1 1
한식조리사 1 1
청소년지도사 1 1
전산회계 1 1
쵸크아트 자격증 1 1
운전면허 2 2

클레이아트 및 종이접기 1 1
영문법

(고졸검정고시)
1 1

가죽공예 1 1
요양보호사 1 1

POP 및 캘리그래피 1 1
계 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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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 쉼터 사례 

1) 영국

영국의 1996년 The Family Law는 가정폭력의 범위를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폭력의 범주

에서 더 확대시켜 정서적인 폭력과 경제적 폭력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가정폭력을 가해자가 

권력을 남용하는 한 형태로 보고 있으며, 피해자의 실질적인 욕구와 권리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으로부터 벗어나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거나 현재 살고 있는 집 혹은 그 지역에서 가해 남성을 퇴출시키는 등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으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선주, 2002)

The Family Law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훼방명령(non-molestation orders)과 점유명령

(occupation orders)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있다. 비훼방명령은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하는 폭력을 정지시키고, 폭력에 상응하는 위협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는 빈번한 전화를 통한 괴롭힘이나 직장에 찾아와 괴롭히는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이 명령은 특정기간을 정하기도 하고, 무한정으로 정하기도 

하며, 다른 법정 명령이 있을 때 까지 등 기간 설정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있다. 점유명령은 폭력의 피해자인 개인 혹은 가족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강제적으로 그 집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가정폭

력의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머무르고자 하는 권리를 실현하면서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있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가해자가 축출

되는 공간은 주택에서의 퇴거이거나 그 주택이 위치해 있는 특정지역이 될 쉬도 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강제적으로 퇴거된 경우라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명령 등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영국은 가정폭력이 홈리스(homeless)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977년 The Housing Act는 홈리스에 대하여 

안정된 영구주거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가정폭력으로 이해 안정된 주거를 갖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가정폭력의 피해자들도 홈리스의 

정의 속에 포함시켜 The Housing Act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들이 안정된 거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이태진, 2005)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홈리스가 될 위기에 있는 여성들에게 임시주택(tempo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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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modation)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2년으로 두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 여성 중 자녀를 동반하고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연령상･정신상 또는 

신체적인 장애의 이유 및 다른 특별한 이유로 이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경우 등은 

공공주택배당에 있어 우선권을 갖게 될 수 있다.(이태진, 2005)

영국에서의 쉼터는 폭력의 상황에서 급박하게 피신한 여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일시적인 

시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2년간 머물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경제적 자립, 정서적 안정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미국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는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긴급보호를 위한 쉼터(emergency shelter), 전환기의 적응과 자립준비를 위한 중간의 집

(translational housing), 주거지원정책(HUD, 연방정부 주택도시개발성)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시 보호시설로서의 성격이 강한 쉼터와 그 다음 단계인 중간의 집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후원금, 기부금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주거비 

지원, 공공주택 입주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쉼터는 단기보호시설로 법률적 지원과 

숙식 제공, 동반한 아동의 보육과 교통 및 위업 알선 등도 제공하고 있다. 중간의 집은 자립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

하고 있다.(이태진, 2005)

긴급보호를 위한 쉼터는 현재 우리나라의 단기 보호시설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중간의 집 역시 2006년 4월 개정된 가정폭력방지법을 통해 새로이 규정, 시행된 중장기 

보소시설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장기 쉼터는 최대 2년 동안 주거지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중장기 시설의 이용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중간의 집을 이용한 이후에도 정부를 통해 다양한 방식

으로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 정부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거비를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성에 대해서는 긴급 주거비를 지원하기도 하여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또한 

주거비 지불 여부나 기간 연장 등 다양한 대안을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쉼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네소타주 L 세인트 폴법률부조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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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여성들을 위한 전화상담을 시작한 이래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담이 많아지자, 피해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3년 Women's House라는 보호

시설을 만들게 되었다. 아리조나주의 Rainbow Retreat은 1973년 남편들의 음주로 학대

받거나 집에서 쫓겨난 여성들만을 위한 시설로 설립된 이후, 현재는 폭력으로부터 피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폭행이나 학대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하여 개별 상담 및 집단 심리 치료 등의 일정을 꾸리고 있으며, 독립을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Domestic Crisis Outreach Center는 

1977년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78년부터 가정

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쉼터를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24시간 가정폭력 상담

전화를 받고 있으며, 상담을 통해 필요한 여성을 쉼터로 안내한다. 쉼터에서는 법률적, 의료적, 

재정적 도움과 취업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되며, 상담원, 사업사업가, 직업상담원, 아동상담가 

등 각 분야별 전문 요원들이 종사하고 있다. 또한 가족치료사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개별 및 집단 상담 외에도 법원으로부터 의무적인 치료명령을 받은(Court-Ordered 

Programs) 가해 남성의 상담과 치료도 담당하고 있다. 이상 언급한 곳은 단기 보호를 목적

으로 하고 있는 쉼터로, 기본적으로 임시적이고 응급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후 중간의 

집으로 연계되기도 하며,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에 때라 아파트 

등 주택을 공급받게 된다(김승연, 2004, 박영란, 2004)

3) 캐나다

캐나다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쉼터에서의 일시적인 보호를 받은 이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Paths는 1984년 설립된 민간단체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자녀를 위한 중간의 집(Transition and Interval Houses), 임시보호쉼터(Temporary 

Emergency Shelters)와 쉼터를 퇴소하고 난 이후 거주할 수 있는 2단계 쉼터(Second 

Stage Sheletrs)가 운영되고 있다. 위니페그 시의 2단계 쉼터는 1년 동안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행동치료, 여가활동, 교육활동, 

문화 교육, 생활기술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퀘잘 가족의 집

(Quetzal Family House)으 온타리주에 위치하여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위해 설계한 

2단계 쉼터로, 냉장고, 오븐, 세탁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용품 등이 갖춰진 상태이고 방은 

크고 작은 방들이 다양하게 있어 동반 아동이 있는 경우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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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란, 2004)

기존의 쉼터 모델이 최선이라는 의견(생존자의 임파워먼트, 즉시적인 서비스 제공, 지원정책 

등을 고려할 때),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 주거제공의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주거문제의 해결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폭력을 빠져나오는 매우 결정적인 요소라는 점 강조

4)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Sanctuary Scheme 모델 도입

접근금지/보호명령제도의 수반이 위 모델의 성공적 수행의 전제조건

경찰, 법원의 협조, 사회복지와 주거안정 정책이 함께 동반되어야 함

가해자에게 적절한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 역시 필요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머무는 동안 상담가/활동가 등이 outreach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상담을 지원해주는 것 중요

가해자/피해자 간 필요한 접촉은 집이 아닌 공간에서 이루어질 필요

5) 홍콩의 쉼터  

홍콩의 조화의 집(Harmony House)은 1985년 홍콩의 민간단체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시작 당시에는 순수한 민간단체인 여성단체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어왔으나 1989년 이후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시작하였다. 조화의 집은 신체적, 

심리적, 성적 학대에 대한 치료와 상담, 아동 학습지도, 아동 심리치료,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자조그룹, 대중교육, 조사 연구 작업 등의 프로그램을 꾸리고 있으며, 상담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3개월의 체류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집으로 귀가하기를 선택한 경우 지역 내에 있는 

가족상담소와 연계하여 남편과 함께 부부상담을 받도록 한다. 

홍콩 정부에서도 여성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은 임시 보호시설로 미혼모들이나 

학대받은 여성들이 일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잠시 안정을 취한 뒤 사회복지기관, 

상담소, 병원, 입양기관 등 개개인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연계

한다.(김승연, 2004) 

6) 외국 쉼터 사례의 시사점 

① 전반적인 문제점은 쉼터에 대한 재정지원의 만성적 부족, 사법시스템의 지원과 협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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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으로 가정폭력이 공적문제로 이해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가 있음

② 영국, 호주, 미국은 가해자가 주거지에서 퇴거를 당하기도 함 

③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폭력을 빠져나오는 데 매우 결정적인 요소인 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④ 외국 자료가 많이 없고, 그나마 한국 쉼터는 지원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다만 한국 쉼터는 ‘보호와 치유’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면서 피해여성들이 

어디에 걸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지점에 대한 고민이 없음

⑤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최근 자료 조사 및 연구로 새로운 자립쉼터 모델 제시가 필요함

5.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한계 및 쉼터의 현안  

1)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자산조사 및 차등지원의 문제

* 시설 수급･비수급, 이원화된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현재 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 및 기능은 피신한 여성들이 가해자들의 추적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고,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치유하는 생활시설이다. 하지만 현재 쉼터는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라는 인권적 관점의 접근보다는 사회복지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모든 

입소자에 대한 자산조사로 수급, 비수급으로 나누고 이원화된 지원체계로 차등지원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하반기만 되면 비수급 생계비 지원이 끊겨 어려움에 처하는 

쉼터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증은 발급조차 되지 않아 치료지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비가 부족한 쉼터에서 비수급자의 가정폭력 피해 후유증 치료조차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이들에게 의료급여증 발급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비수급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활동가들이 일일이 의료기관을 동행해서 의료비를 결재해야 하는 상황으로 

쉼터 업무 중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서 업무의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정폭력 문제를 사회복지적인 소극적 보호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의 보장과 보다 확실한 안전의 확보라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안정적인 예산확보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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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공개시설 지속성의 문제 및 한계  

입소와 동시에 자산조사가 이루어지다보니 내담자에 대한 각종 조회가 이루어지고 행복e음에 

집적되고 있다. 이에 더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성폭력관련 시설도 국가보조금 통합관리망

으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쉼터의 사회복지시설 관점이 더욱 공고해 질것이고 

쉼터 내담자, 종사자등 모든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미 전산망을 

통해 관련 공무원 및 사회복지공무원, 민간단체 직원, 전산망 용역업체 직원 등 수 많은 사람

들이 온라인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퇴소자, 입소자, 관계자들도 

쉼터 노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입소자는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익명성으로 생활할 뿐 아니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노출 방지 및 경계로 자신도 모르게 위축된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경제활동 

제한, 핸드폰 사용 제한, 의료기관 이용 제한 등도 있다. 특히 인증 수단 및 사회･경제활동의 

필수품이 핸드폰의 사용 제한은 쉼터의 적응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자립 준비를 위한 경제활동 

참여의 접근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는 폭력의 재발방지 및 자립을 위해 쉼터에서 진행

하고 있는 역량강화 활동들과 충돌하고 있고 자립의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  

3)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의 한계

쉼터 이용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문제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 전반의 문제와 

통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중장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력개발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폭력’과 ‘쉼터 이용’이라는 경험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신체

적인 상처 치유, 심리적인 상처와 함께 취업을 하고, 거주지를 확보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

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은 쉼터 입소 중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경력 및 각 개인의 적성 등을 

반영한 전문가의 상담 과정이 누락된 채 진행되고 있는 직업훈련은 전문적인 기술 습득과 

장기적인 전망보다는 손쉽게 취업할 수 있는 단순노무직 및 단기교육에 치우쳐 진행되고 있다. 

그나마도 직업훈련을 받은 분야에 얼마나 취업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 및 데이터도 전혀 없는 

실정으로 정확한 통계 마련으로 직업 훈련에 대한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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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방향 및 대안

1)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면적인 지원체계 검토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있지만 쉼터에 입소하는 피해여성은 극히 적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은 쉼터 입소자에게만 거의 한정되어 있다. 쉼터 입소했을 

때만 지원받을 수 있는 치유프로그램, 직업훈련비, 의료비, 주거지원, 주민등록열람제한 등의 

단기적, 일시적 지원정책들을 피해 여성들의 욕구를 반영해 보다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접근

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모든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법 개정 및 새로운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자활, 자립센터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쉼터에 입소할 수 없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지원체계에서 소외되지 않고 쉼터 

입소자와 다름없이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폭력피해 후유증을 치유하고, 취업 교육 및 훈련, 

주거지원 등을 통해 폭력상황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위의 자활지원정책 변동 과정의 결과를 보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성단체의 

활동이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전히 가정폭력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사망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해자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여론과 관심이 불붙지 않고 있고 이는 정책의 반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가정폭력방지 정책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여성의전화 활동들은 다시금 

사회적 여론과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어야 하고 결국 정책반영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법, 정책의 변화만이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2) 자립의 시작, 쉼터

단기쉼터의 경우 대부분 이용기간이 6개월이다. 장기간 폭력에 노출된 분들이 주로 오게 

되는 데 6개월은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치유하기도 부족한 기간이긴 하지만 당장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는 자립이다. 2013년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쉼터 퇴소 시 상태는 

이혼, 별거, 이혼 소송 중인 경우가 전체 44%에 이르렀다. 이 경우는 물론 다시 가해자와 

동거하게 되는 경우에도 자립의지가 높을수록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쉼터에서는 치유와 더불어 자립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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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여성 267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 평등 의식으로 나타났다.(정춘숙 논문)4) 쉼터에서 진행되는 치유프로그램이 성 

평등 의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최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모든 

쉼터 치유 프로그램에 성 평등 의식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의무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은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쉼터 퇴소 이후에도 

가능하게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여 안정적인 취업 및 창업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직업상담사 등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내담자의 적성 및 전반 상황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부대비용을 포함한 직업훈련비 전액 지원 및 교육 수료 후 우선 취업

할 수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3) 주거지원 확대 및 긴급 생계비 지원

현재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대부분의 지원은 쉼터에 있는 기간에 한정되어 있다. 퇴소

하는 피해 여성에 대한 공적 서비스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쉼터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와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자립 및 폭력 상황으로 다시 돌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주거지원 확대 및 긴급생계비 지원비 지원이 필요하다. 

2016년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중 쉼터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자 조사5)에서도 퇴소 후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로는 주거지원이 61.8%로 1순위였으며, 

자립지원 지원금 15.5%, 의료지원 11.8% 순이었다. 이를 통해 쉼터에서 만기가 되어 퇴소하는 

피해여성들에게는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나 주거 마련을 위한 정착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자녀를 동반한 여성들에게 이혼이 완료되어 취업을 할 때까지의 최소 

생계비 지원은 생존과 결부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4) 피해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쉼터 모델 개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경계성질환을 가진 내담자들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는 입소 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고 공동체 생활의 어려움 및 치유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대체로 정신과적인 치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서 직접적인 병원연계가 어렵고 

4)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를 위해 2013년 10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100
개소와 쉼터 63개소의 내담자 267명을 대상으로 우편설문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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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우울증, 수면장애, 불안장애 등) 치료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다. 

이에 1366등 연계기관에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각 쉼터에서는 경계성질환에 대한 기초 정보 및 인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차후 치유프로그램과 병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또한 부모 및 형제의 폭력으로 인한 젊은 비혼 여성들의 입소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생활전반에서도 소통이 어렵고 남편폭력에만 집중되어 진행되고 있는 치유 프로

그램에 공감이 떨어지면서 쉼터 전반적인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비혼 여성들만을 위한 

새로운 쉼터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더불어 노출 위험의 정도도 제각기 다르다. 가해자의 집요한 추적으로 신변의 안전이 제일 

우선으로 필요한 경우, 가해자가 소극적으로 찾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혀 찾지 않은 경우 

등이 있지만 지금의 쉼터 운영은 입소 유형과 상관없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노출과 

관련한 쉼터 운영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쉼터 입소자의 유형과 노출 위험의 정도에 따른 맞춤형 쉼터가 필요하다. 신변보호를 

위한 폐쇄쉼터, 적절한 신변보호 및 활동의 제약이 비교적 적은 준 개방쉼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지역쉼터 등이다. 

5) 자조모임 구성 및 확대

쉼터를 다녀간 여성들의 다양한 자조모임이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자조모임을 

통해 정보와 정서의 교류, 공감의 연대, 새로운 형태의 가족 구성 등으로 지속적인 임파워

먼트가 가능해짐으로서 폭력의 고리를 완전히 단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본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베틀여성모임은 자조모임성격이 아닌 본회에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내담자들이 

프로그램에 결합했다가 흩어지는 방식으로 자조모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내담자 스스로 모임을 구성하여 자발적으로 운영하되 사무처에서는 최소한으로 결합

하는 방식의 자조모임 구성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할 피해자에서 여성운동이 가능한 주체로서 인식하고 차이에 

기반한 연대를 도모하는 방식의 새로운 운동 모델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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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자활 지원 방안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사)한국여성상담센터장 신지영 

자활이 위로부터의 관점에서 당사자의 협의나 동의 과정 없이 출발할 때,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하며 자활 당사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또한 빈곤층의 탈 수급이 탈 빈곤과 

자활의 과정을 의미하는 지적이 있다. 

이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직업훈련이 행해지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그것이 취미생활 수준에 그치고, 직접적 직업으로의 연결성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경력 단절 여성일 뿐 아니라 폭력피해로 인한 

후유증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복합적 문제가 있다. 이들의 경제적 독립은 그들의 자존감 향상과 

힘을 갖게 되고 자신감을 갖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만큼 근로 현장에서의 

적응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에는 직업적 훈련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할 

뿐 아니라 그들을 심리적으로 지원해주는 체계가 필요하다. 즉, 단순히 직업으로 연계까지 

하는 것 뿐 아니라 사회적 기술을 익히고, 힘든 상황에서 자율적이고 자립적으로 적응하고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을 하는 지지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아래부터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다. 직업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의 보육자원을 확보해주고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직업 창출이 이뤄질 때 지속적 노동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특히 

발표에서 언급한 취약계층은 어린 자녀 양육, 낮은 교육수준, 취업 경력의 낮은 수준은 전문성이 

하락되고 저임금 직업군에 속할 확률이 높은 빈곤 고위험 군이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활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것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어려움

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직업 훈련의 기회조차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보호시설의 쉼터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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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은 쉼터에 거주하는 인원보다 상담소에 내방하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자활을 위한 준비 비용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심리적 후유증에서 벗어

나기 위한 피해자치료프로그램의 비용조차 국가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공예, 메이크업, 네일, 바리스타, 가사도우미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직업 창출까지 나아가는 것에 의문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자활을 

위해서는 도전하고 훈련받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발표자가 언급했던 ‘자활’의 개념의 

확장과도 유사한 동기 때문이다. 새로운 일로의 도전, 용기, 관계를 배우기, 내적인 힘을 

키워나가기 위한 도구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밟아가는 것은 그들의 심리적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정적 목표지향성과 심리적 

역량강화를 위한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는 지속적 경제적 독립이라는 현실적 목표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것이 보장되지 않은 채, 과정만 중요시여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가 열심히 노력하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막연한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처럼, 

가정폭력피해여성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환경, 그리고 직업적 성취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없고, 빈곤하고 취약한 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한다면 시도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그 환경은 국가와 사회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심리적 후유증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바탕위에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조건부 현금지원방식이라는 제도도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다만, 과연 현금만 지원하는 것이 그들의 자활을 돕는 것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가정

폭력피해여성의 자활은 심리적인 변화와 더불어 환경적 변화, 그리고 자신의 변화에의 용기를 

내어 경험하고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단계를 여러 번 반복해서 강하게 되는 

것이다. 즉, 자활을 위한 심리치료가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다. 즉, 직업 훈련의 기회, 직업을 

얻은 이후에도 지속적 심리적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쓰러진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복지’인 것이다. 다시 걸음을 걷기 시작하고 근육이 생기고 

혼자서도 설 수 있는 단계까지 옆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는 단계까지 팔로우업을 

하는 제도가 생긴다면 이상적인 시스템이 되겠다. 다만 현재로는 직업창출을 위한 직업훈련의 

다양성이 요구되며, 기회제공이 부족한 상황인 것, 근로의 지속을 위한 근로환경의 여건이 

열악함 등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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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는 자활 지탱력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일을 통한 자활의 의미가 살아

나기 위해서는 '일을 통한 탈 수급'에 성급한 초점을 주는 것에 대해서 지양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이상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자녀를 양육하고,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가정폭력피해여성에게 자녀양육방법과 건강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심리적 지원을 위한 치료 

중심에만 머물기에는 답답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당장 먹고 살아가야하는 문제가 있는 여성들에게 생활비와 주거비를 제공할테니 지금은 

심리적 지원을 공급받으라고 하는 것에도 여성들을 수동적, 의존적 상태에 머물게 하고 불안을 

감소시키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을 통한 탈수급과 자활 지탱력 개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발표자가 언급하였던 국내 자활프로그램에서 경제적 지표 외에 ‘마음의 힘’을 키워

주는 지표를 포함해야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바이다. 

자활을 위해서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심리적 후유증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직업 

훈련과 직업으로의 연계, 지속적 사회적 적응의 과정을 밟을 때의 심리적 지원,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줄이기, 의료적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다양하고 전문적인 직업으로 연계하고 지속

시킬 수 있는 환경의 제공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쉼터 시설 뿐 아니라 상담소에 내방하는 다수의 가정폭력피해여성에게 동일하게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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